
원칙과 개혁 방향 
-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-



구체적인 제시 Way forward



평가



출처: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. 뉴스1에서 재인용

대안 별 수지균형 보험료율,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비교



출처: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



출처: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. 아시아 경제에서 재인용



논의안 평가

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,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 왔음

•
•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(훨씬 미흡)

‘소득대체율 44%- 보험료율 13%’ 
•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짐
• 8.8% 포인트 매년 그만큼 부채 발생

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,738조원(경상가) 줄일 수 있다고 홍보
•
• 누적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
•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조치



주요 원칙들



주요 원칙들 

출처:  Armand Fouejieu, et al(2021).. 윤석명 외, 국회 입법조사처 (2022)에서재인용



시급한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부여 

출처: 윤석명 (2021)



초장기간에 걸친 to 100 yrs

렉시스 도형(Lexis Diagram) 
• 포퓰리즘 정책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수단
• 한국 70년 일본 100년



기금소진 시점 위주의 재정안정 평가 관행 장기 재정상황을 호도

• 5년에 불과함
• 소득대체율을 20% 포인트나 더 지급하되, 보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해도 5년만 차이남.
• 기금소진 시점: 2065년(‘소득대체율 50%-보험료 15%’)과 2070년(‘소득대체율 30%-보험료 15%)

출처: 5차 재정계산위원회 자료
윤석명 재정안정방안



초고령 사회 연금 시스템 구축

출처: 한국과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
스웨덴 전문가 발표 자료 (2013).

-연금개혁의 국제 추이 반영

-인구구조 변화 고려

- 기존 연금제도의 경로 의존성

- 적절한 연금 정책목표 설정

-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
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

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




최신 연금개혁 동향 공유

•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?
• 객관적인 검증 제도 (Peer Review) 

출처: Mikko Kautto, Finnish Centre for Pensions, 2021 출처: 윤석명 외 (2022)

자동안정장치 부재, 수급연령 63세로 고정할 경우 예상 보험료 수준(핀란드) 상이한 출생율 가정 하에서의 필요 보험료율 변화 추이



•
• 일본(18.3%)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(9%)이 
•



보험료 인상 최소화, 자동안정장치 통해 재정안정 달성

감내할 수 있는 범위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
•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. 
•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 도입과 이로 인해 줄어들 실질 연금소득은 의무납입연령 연장 통해 보충

Long-term Projection of NPS (Baseline): 2023~2093
Changes in Case of 2%pt Increase in 
Replacement Rate (from 40 to 42%) of the NPS

Source: NABO



구체적
Way forward



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한국의 연금 정치

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상황



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

Greed and class discrimination threaten the 
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y family & the 
destitute clan in darkly modern fairytale.

한국 노인빈곤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
에 있음.
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금개혁은 별개 문제임.
노인빈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해결
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
야 함



연금연구회 연금개혁 방향

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
•
• 19.8%의 보험료(수지균형 보험료)를 걷어야 하기 때문

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%를 유지 하고, 보험료만 인상함

‘소득대체율 44% - 보험료 13% 조합’ 개악안
• 21.8%
• 부담을 더 많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단언

보험료만 12%-15% 수준으로 인상
•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함.

• 기대여명계수(Life-expectancy coefficient)를 도입하면,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의 

•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됨에 따라,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하게 됨.

• 보험료를 최소한 12%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,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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